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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

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

다.

□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해외사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

구 분 처벌 내용
독 일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
영 국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
일 본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약 103만원)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250달러(약 30만원) 벌금
호 주 300달러(약 26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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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16.4
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

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

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붙
임2 참고)

 ○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

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참고)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

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

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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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 현행 「도로교통법」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

다.

 ○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

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

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

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

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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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7.9월, 대한의학회지(JKMS), 부천성모병원 황세환, 이중호 교수 연구팀

<그림>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률

※ 출처 : ’17.5월, 보건복지부, 5년간(2012년~2016년)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연령별 손상발생부위 (단위 : 명, 
%)

* 내원 환자 손상코드를 분석한 결과로, 한 명의 환자에게 복수의 손상발생부위 발생 가능

붙임1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붙임2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발생부위

연령
손상발생부위*

머리 목 가슴 복부
아래

어깨,
위팔

팔꿈치,
아래팔 손목,손 둔부,

대퇴
무릎·

아래다
리

발목·발

전체 17,245 1,381 2,438 2,738 4,014 4,082 3,492 1,848 5,721 1,928

38.4% 3.1% 5.4% 6.1% 8.9% 9.1% 7.8% 4.1% 12.7% 4.3%

9세이하 2,334 42 100 228 283 499 255 108 519 299

50.0% 0.9% 2.2% 4.9% 6.1% 10.7% 5.5% 2.3% 11.1% 6.4%

10-19세 4,144 223 254 554 873 1,403 1,122 419 1,816 678

36.1% 1.9% 2.2% 4.8% 7.6% 12.2% 9.8% 3.6% 15.8% 5.9%

20-59세 7,521 776 1,220 1,207 2,241 1,747 1,725 742 2,462 768

36.9% 3.8% 6.0% 5.9% 11.0% 8.6% 8.4% 3.6% 12.1% 3.8%

60세 이상 3,245 340 863 749 616 433 391 578 924 183

39.0% 4.1% 10.4% 9.0% 7.4% 5.2% 4.7% 6.9% 1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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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

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

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

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

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

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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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권익위원회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L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동시설 

대안마련 위한 협업 T/F팀 꾸려 입주자 의견 수렴 시작 -

□ 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이용자가 적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

공사(사장 박상우)와 공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등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상호 협업 T/F팀을 

구성하고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주자들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6

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운영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대단위 임대주택 

순회방문 상담)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이지만 단지 내 어린이 놀

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

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이에 국민권익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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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6일까지 각 지역별 1,000

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입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함은 물

론,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경제적

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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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

□ 소공인 집적지구 5곳 이내를 선정, 공동인프라 구축에 70억 원 투입

□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4개 특화센터 신규 설치에 6억 원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공인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집적지구 지정 및 특화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 신청대상 : 소공인 집적지의 시・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 신청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

ㅇ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영세적 사업

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

- 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 구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 등 지원
* 특화센터 설치・운영 : 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ㅇ 특히, 금년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소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ㅇ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강조

[붙임]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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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 개요

□ 지정 개요

◦ (대상)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시․도지사가 집적지구 지정할 것을 중기부에 요청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
군의 읍ㆍ면 20인이상

◦ (지정혜택) 공동인프라 구축* 및 금융지원, 센터설치 등 우대

     * 시･도당 50억원 한도(국비 2/3범위내 지원, 지방비 1/3 대응출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안) >

구 분 내 용 우대 방안 관련예산
(‘18년)

금융 소공인 
특화자금

・최대 8년간 5억원 한도로 
융자 (시설․운전)

・ 우대금리, 한도상향 등 4,500억원

기반
조성

소공인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분야별 맞춤지원

・ 집적지구 지정지역의 
센터 설치 지원 112억원

공동인프라
구축

・분야별 필요한 공동시설․
장비 구축 및 활용촉진

・공동시설 설치 소요재원
의 최대 2/3 내 매칭지원 72억원

판로
․

R&D

소공인 
판로개척

・판매행사 등 마케팅 비용
80%, 3천만원 한도 지원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80억원

소공인
기술개발

・기술개발 비용 80%, 
5천만원 한도 지원 51억원

□ 지정절차 (소공인법 및 동법시행령 근거)

◦ (신청) 시 도지사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역

의 일정지역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할 것을 중기부장관에게 요청

     * 집적지역 소공인 및 유관기관 현황, 기반시설현황, 연차별(3년간) 활성화계획 등

◦ (검토)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의견조회 및 시 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검토 (법 제15조)

◦ (지정) 집적지구의 명칭 범위, 지정목적, 활성화계획 등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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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 운영 개요

□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설치요건) 관련 전문가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

◦ (기관) 소공인 특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

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환경)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밀집되어있는 지역

     * ’14년 전국사업체조사기준, 소공인집적지는 업종별로 전국 696개 산재

□ 지원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기  본
▪ 소공인 및 관련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
▪ 공용시설(전시장, 상담실 등)과 공용장비(3D 프린터 등)의 운영·관리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 지원

교  육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컨설팅 ▪ 경영애로(세무, 회계 등)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자  율

▪ 문화‧예술인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선
▪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생산으로 완제품 생산 촉진
▪ 지역‧업종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운영‧관리
▪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 센터 현황(‘17년 32개) * 10개 시・도, 13개 업종

◦ (지역별) 서울9 ,경기8, 대전3, 부산3, 전북2, 대구2, 광주2 등

◦ (업종별) 기계·금속7, 의류봉제6, 인쇄5, 귀금속3, 식료품3 등

□ (주요 성과) ’17년 지원 소공인 업체 성과조사* 결과, 월평균 매출액

6.1% 증가, 상시근로자 수 6.5% 증가

   * 조사전문업체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서 1,063개사 대상 조사 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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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
2018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올해 210개교, 건축‧소방 등 외부 전문가가 다함께 방문하여 점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

검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총 2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

혔다. ☞ [붙임 1] 참조

□ 원스톱(one-stop) 점검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구성 분야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실험실습실, 교통안전 등

□ ’15년부터 추진한 원스톱(one-stop) 점검은,

◦ 개별적인 점검의 비효율을 없애고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17년 원스톱 점검 설문조사 중 ‘학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 : 97.8%

◦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우

선 해결하고, 단기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시 도교육청에서 예산

을 지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18년 원스톱(one-stop) 점검은 ’17년에 제작한 ‘분야별 학교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붙임 2] 참조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에 탑재하여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17년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①점검학교 수를 확대하고 ②점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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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학기 내로 조정하였으며, ③전문점검팀(중앙점검반+지역점검반)을 권

역당 2팀씩 배치*하여 점검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 6개 권역별(중앙,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 제주권, 호남권)로 전문점검팀을

구성(분야별 1~2명)하여 권역당 2팀씩 배치

◦ 점검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국안전환경기술원, 한국

소방기술인협회, 도로교통공단 등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에 참여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점검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안전 관리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주요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 안팎의 안전 요소들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한 번에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처방하여, 학

교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18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대상 학교

2. ’17년 점검 결과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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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8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대상 학교

□ 개 요

◦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번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

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컨설팅 지원(’18년, 5억 원)

※ (’15년) 68개교 → (’16년) 180개교 → (’17년) 200개교 → (’18년) 210개교

□ ’18년 시‧도별 점검대상 학교

◦ 중앙점검반 : 10개교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제주 소계

학교수 2 1 1 1 2 1 2 10

※ ’16년에 중앙점검반에서 점검한 학교를 재방문하여 사후관리

◦ 지역점검반 : 200개교(시 도교육청에서 학교 선정)

권역 1(수도권) 2(중부권)

시 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학교수 15 11 18 12 11 4 11 12

소계 56 38

권역 3(경남권) 4(경북 제주권) 5(호남권)
총계

시 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광주 전북 전남

학교수 12 10 14 11 14 10 11 12 12
200

소계 36 35 35

※ (교육부) 전체 학교 수 대비 시 도 학교 수 비율에 따라, 시 도별 학교 수를 결정

※ (시도교육청) 안전사고다발학교, 희망학교중학교급, 학생수등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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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7년 점검 결과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요약

□ ’17년 점검 결과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요약

◦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결과 총 4,837건의 미흡사항 지적

< 분야별 미흡사례 건수(단위 : 건) >
시설분야 유해물질 실험실습실 교통안전 총 계건 축 소 방 전 기 가 스

451 1,371 539 277 618 973 608 4,837

◦ 분야별 가이드라인(예)

※ ’15년부터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방법을 제시

v [소방] 소화기 관리대장의 서식 및 활용

 ‣ 소화기 관리대장(권장서식 참조)에 학교 내 전 구간에 비치된 소화기마다의 정보
(위치, 관리번호, 실용도, 종류, 제조일)를 기입.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0조제6항 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방화, 전기·가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참고 소화기 관리대장 권장서식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계획서

권장서식

⇩

※ 학교안전원스톱점검 

권장서식

   ‣ 권장서식의 특징
    ⦁ 학교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간소화 하였다.
    ⦁ 내용연수(10년)에 따른 교체 시에도 대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실용도에 따른 소화기의 적응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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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건축] 난간시설의 높이

 ‣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기준 높이 이상 설치
  - 내부계단 난간높이 : 85cm 이상(건축법 적용)
  - 옥상, 2층 이상, 옥상노대 : 120cm 이상 

 ‣ 최상층 내부 난간대 높이를 천장까지 설치하거나 H=1.8m이상 높이로 설치하기를 권장

※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 층에 있는 노대의 난간높이, 외부 : 120cm 이상

è

최상층 난간대 시설 미비 최상층 난간대 보완

v [환경] 총부유세균

 ‣ 벽면 누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누수 보수 수리

 ‣ 젖은 걸레, 젖은 우산의 교실 내 보관으로 인한 습도 미관리
  - 높은 습도는 공기 중 총부유세균의 증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계절별 적정 

온도 및 습도 유지 확인 필요

 ‣ 총부유세균의 경우 수업시간에 측정하고 측정지점 중 최고농도 기준 적용하므로 
관심과 조치 필요

※ (관련근거) 학교 교사(校舍) 내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2017.3.1. 개정)
‘제5절 5-4. 총부유세균’

è

교실 안에 젖은 상태로 걸려있는 우산 별도의 우산 꽂이 마련

è

교실 내에서 건조 중인 걸레 외부 별도의 건조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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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가스] 가스배관 바닥 설치

 ‣ 가스배관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통행자에 의하여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 통행자에 의하여 배관에 충격이 가해 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호덮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보호덮개의 충격이 내부가스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부 가스배관과 보호덮개의 간격을 유지토록 관리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KGS FU431. 2.5.7.8.1 (실내바닥배관)

è

가스배관 노출 설치 가스배관 충격방지덮개 설치

v [실험실습실] 화학약품 밀폐 보관

 ‣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

 ‣ 실험실 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닛에 저장

 ‣ 화학물질은 시약장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약품용기의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또는 
유해증기가 실험실습실 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나 부식성물질은 내식성이 있는 밀폐형환기시약장에 보관
  - 생체조직에 접촉되었을 때 소량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다량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도 구조적인 부식 발생

※ (관련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
 - 실험실안전보건에관한기술지침 KOSHA GUIDE G-82-2012.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

è

서랍장 보관으로 유해증기 확산 밀폐형 환기 시약장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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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기] 스위치‧콘센트 관리

 ‣ 주방, 준비실, 화분 옆 등 물을 취급하는 주변의 이동용 콘센트는 물이 콘센트 
내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의 수평으로 사용하지 말고 벽 쪽에 고정
하여 사용한다.

 ‣ 노후한 스위치·콘센트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교실 내 파손된 콘센트나 스위치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안전 원칙)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è

플러그 피복 손상 플러그 교체

v [교통] 학교 내 보행로 구분

 ‣ 보행로는 차도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용지의 제약으로 인해 
보행로와 차도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석, 노면표시 
등으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분리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è

보/차 구분이 없어 상충위험 학교내 보행로 구분과 시선유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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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육․해상 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 재난․치안 발생 시 사람의 한계 보완할 드론 플랫폼 개발 -

☐ 화재, 해양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들을 보호

하기 위해 ‘재난․치안용 드론’이 본격 개발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은 3월 30일(금) ‘2018년도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20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하여 재난․치안현장에서 현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플랫폼을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소방, 경찰, 해경의 서 단위(전국 소방서 215개, 경찰서 254

개, 해경 함정 230척)까지 재난․치안용 드론 보급을 통해 ’21년부터 2,800

여대의 공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오늘날 재난 및 사건 발생시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관측․대응하고 있으며, 현장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상황정

보 수집에만 전체 재난대응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

ㅇ 특히, 대형․고층건물이 많은 도심지나 산․바다 등 광범위한 현장에서

는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재난․치안 대응

에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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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5분) 이내현장도착률및평균도착시간 : (서울등 7개 광역시) 75.5%, 4분 19초,
(경기등 9개광역단체) 48%, 7분 20초

ㅇ 또한, 육상과 달리 해상 재난은 해류․조류의 영향으로 조난선박 등

이 부유해 이동하므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상

황에서 해경이 현재 보유한 함정규모*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중대형급(1천∼5천톤급) 38척, 중형급(250∼500톤급) 41척

☐ 이와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이 기존 산업과 유기적으

로 접목되어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난․치안현장

에서도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는 솔루션으로 드론이 부상*하고 있

다.

* 재난․치안분야의 드론활용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56% 성장, 드론활용일수

는 ’15년 대당 40일에서 ’25년 대당 90일까지 증가 전망(EuroConsult, ’16)

ㅇ 본 사업에는 총 29개의 드론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업․학교․연

구기관이 참여하여 재난․치안현장용 드론 임무장비, 시스템통합

(SI) 소프트웨어, 원격 관리체계 등 현장대응을 위한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을 개발한다.

☐ 본 사업으로 개발된 드론이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하게 될 임무

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ㅇ (실내 탐색) 터널, 대형물류창고 등 암전상황 및 붕괴위험으로 소방

대원의 2차 인명손실까지 예상되는 실내 지역에 드론이 투입되어,

-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비행하면서 건물 내 곳곳을 촬영한 영상을 

지상통제장비 및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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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탐색 드론 플랫폼 >

ㅇ (실외 재난 대응) 화재, 사건사고 등 사고발생 신고 접수 직후 

대원출동보다 빠르게 드론을 출동시켜 사고현장에 신속히 도착

해 현장상황 영상을 출동대원들과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한다.

- 화재사고의 경우, 총 2기의 드론이 출동하며 1기는 대형소방차 출

동 지원을 위해 소방차량이 사고현장까지 가는 경로의 교통상황을 

촬영하고 다른 1기는 화재현장의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하

면서 필요시 소방장비 투하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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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재난 대응 드론 플랫폼 >

ㅇ (해양 탐색․구조) 불법조업, 선박사고 등 빠른 해양경비정 출동

이 필요한 상황에서 탐조등과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여,

- 불법조업의 경우 드론이 선박을 탐지하고 수동조종으로 선박에 근

접하여 선명(船名), 조업형태, 허가 번호판 등의 정보를 획득한다.

- 선박사고의 경우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환을 투하하거나 연안의 유

류유출 해역을 촬영해 중앙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한 방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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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탐색․구조 드론 플랫폼 >

☐ 동 사업은 국내 우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상업용 드론 세계 시장

에 진출할 국산 드론을 개발하고, 재난․치안 분야뿐만 아니라 산

림, 국방․안보 분야 등 타 분야로 파생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종합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방, 경찰, 해경이 필요로 하는 드론 사양*

을 구체화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공인시험평가기관인 한국

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비행․임

무장비, 시스템 운용성을 시험 평가한다.

* 최대이륙중량, 임무하중, 배터리용량, 프로펠러 직경, 모터출력, 비행․체공시간, 상승속도

등

ㅇ 휴인스 등 14개 기업․기관은 현장의 재난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는

드론 기체, 기본임무장비(카메라, 짐벌 등) 및 지상통제장비와 내열성․내

부식성 등 재난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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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솔탑 등 4개 기업은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 등 실내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장비와 실내외 안전운항 체계를 구축하

고, 소방, 경찰, 해경 담당자들이 쉽게 운용토록 드론 운용관리시

스템을 개발하여 드론의 운용성을 높인다.

ㅇ 에이엔에이치 등 10개 기업은 재난환경에서 임무수행 능력을 확

대하기 위한 특화임무장비*를 중점 개발한다.

* 함상 착륙장치, 소방장비 및 투하장치, 유해물질/방사능 측정, 스피커, 구명환 투하장치

등

☐ 관계기관은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 경

찰, 해경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임무성능을 반영한 상세설계

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ㅇ 올해 하반기부터 ’20년까지 재난현장용 드론 토탈솔루션(Total Solution)을

개발하고, 성능평가, 재난현장 시범운용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갈 예정이다.

ㅇ 이후, 본격 양산을 통해 소방, 경찰, 해경 각 서 단위까지 드론을 

배치하여 운용하면서 국내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

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조달청과 협력하여 동 사업으로 개발

된 드론이 소방, 경찰, 해경 등 공공수요로 연계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고,

ㅇ 국산 기술 및 핵심제품을 토대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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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3. 27.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7일(화) 오후 3시, 대

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7년 9월 22일 자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2018∼2022)’에 대해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 담당자와 현장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실시(’17년 8월~’18년 3월)하고,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검토해왔다.

앞으로 수립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문체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를 담을 예정

이다.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이번 토론회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발제와 토론은 

향후 5년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문화교류 기반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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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과정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국제문화교류 현장전문가와 업무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자리이다. 앞으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

계획’이 국가 간 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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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안)

□ 목 적

ㅇ『국제문화교류 진흥법』시행(2017. 9. 22.)에 따라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 토론회 개요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일시) ’18. 3. 27.(화) 15:00∼17:00

ㅇ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

ㅇ (참석대상) 국제교류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학계, 현장전문가 등

ㅇ (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안)’ 설명 및 토론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ㅇ 개회 사회자

15:00~15:10

(10분)
ㅇ 인사말 겸 토론회 취지 설명 국제문화과장

15:10~15:40

(30분)

ㅇ (발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및 논의사항 설명

  * 국제문화교류 진흥 중기 비전 및 목표, 정책범위 및

     수행체계, 세부 정책과제 제안 등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김혜인 박사

15:40~15:50

(10분)
휴식

15:50~16:40

(50분)

ㅇ (토론)

 - 최준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좌장]

 - 정정숙 대표이사(전주문화재단)

 - 김세준 교수(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 주재연 감독(서울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한경아 대표이사(쇼앤아츠)

토론자별 

10분 이내

16:40~17:00

(20분)
ㅇ 질의응답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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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도입, 망설이지 마세요!

 - 농식품부, 스마트팜 보급 컨설팅 대상자 확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전개 -

《 주 요 내 용 》

◇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원활동

을 지속 추진할 예정

❍ 스마트팜 컨설팅 대상자 확대,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

지원품목 확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스마트팜 신규 진입농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현장애

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

❍ 스마트팜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생산성, 품질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One-Point

문제해결식 사후관리 교육도 추진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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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장비도입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 있는 농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에 컨설팅을 신청 시 농가상황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컨설팅 신청 장소 및 시기

: 사업장(농지) 소재 지자체(시․군․구), ‘18. 4. 2일부터 연중 접수

❍ 또한, 2018년부터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수관비 환경관리시설 등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와 센서,

제어 영상장비 등 ICT 시설 장비를 한 번의 사업신청으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지침 개정사항>

2017 2018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대상>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발생기,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제어장비 :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발생기,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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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반구축 시설 장비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 등),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순환팬, 온습도조절기 등), 기타(무인방제기 등)

❍ 또한, 시설원예 재배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형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장설명회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이용활성화 사업 등

시설원예분야 정부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 이에 더해,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단계별 추진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컨설팅, 스마트팜 운영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도

동시에 추진된다.

❍ 먼저, 스마트팜 신규 도입농을 중심으로 온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다시 재배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품질 향상, 영농 편의성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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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A/S 등 도입 이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팜 운용 중 발생 가능한 현장애로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문제해결식 사후관리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로써, ‘농가현황 분석 → 농가요구사항 분석 → 스마트팜 

기술․장비 안내 → 장비도입 사용과 데이터 활용 지원 →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등 全주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가 빠른 시간 내에

운영 안정화에 도달하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스마트팜이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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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 의료기관이 손잡고 아토피·비염·천식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 가족 대상 체험 캠프 운영 -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아토피․

알레르기비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2018년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

○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성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 참가자들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동·식물 관찰 숲길 

걷기와 같은 친환경 체험과 함께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올해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사무소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및 지역전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함께 하며,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5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첫 번째 국립공원 주관 프로그램(A형)은 국립공원 내 사찰과 연계

(템플스테이)하면서 전문병원의 진료·상담과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주 등에서 총 54회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10개소(경주, 계룡산 등), 의료기관 10개소(서울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 센터, 충남대병원 등), 사찰 5개소(불국사, 갑사 등) 참여

○ 두 번째 환경보건센터 연계 프로그램(B형)은 국립공원에서 숲체험·

동식물 관찰을 하면서 환경보건센터로부터 환경성질환 예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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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주·태안 등에서 21회 운영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6개소(계룡산, 북한산등), 환경보건센터 8개소(단국대, 고대안암병원등) 참여

○ 세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연계 프로그램(C형)은 환경성질환

센터에서 아토피 예방 목욕법, 친환경 소품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30회 운영한다.

※ 국립공원 7개소(무등산동부, 치악산 등), 환경성질환센터 6개소(진안, 제주 등) 참여

□ 참가 신청은 4월 2일부터 캠프에 참여하는 전국 12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에게는 우선적으로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 또한 참가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과 방학

기간에 당일형 또는 숙박형으로 운영된다.

○ 기타 프로그램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

해설부(033-769-9571)로 문의하면 된다.

□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토피나 천식, 비염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들이 이번 건강나누리 캠프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8년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일정표.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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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붙임1  2018년 건강나누리캠프 운영 일정표

□ 국립공원 주관 프로그램, A형 (54회, 2,220명)

지역 국립공원 지역 의료기관 운영 방법 운영 횟수

경북 경주 경주
054-778-4162 경북아토피센터 템플스테이 2회/80명

대전시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9597 충남대병원 템플스테이 2회/80명

경남 남해
경남 사천

한려해상
055-860-5800

사천시 보건소
남해군 보건소 당일형 8회/320명

경남 통영
경남 거제

한려해상동부
055-640-2400 통영시 보건소 당일형 8회/320명

전남 장성 내장산백암
061-392-7088 장성군 보건소 당일형 13회/610명

강원 태백 태백산
033-550-0000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당일형 6회/240명

강원 원주 치악산
033-732-5231 상지대 한방병원 당일형 5회/200명

템플스테이 2회/80명

서울시 북한산
02-940-3757

서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템플스테이 2회/80명

서울시 북한산도봉
031-828-8024 도봉구 보건소 당일형 4회/130명

광주시 무등산동부
061-371-5700 - 템플스테이 2회/80명

계 10개소 10개소 54회, 2,220명

□ 환경보건센터 연계 프로그램, B형 (21회, 880명)

지역 국립공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분야 운영 횟수

울산시 경주
054-778-4162 울산대병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질환)
4회/160명
(당일～1박2일)

충남 천안 계룡산
042-825-9597 단국대병원 소아발달장애 1회/40명

(당일)

충남 태안 태안해안
041-672-9738 태안군보건의료원 유류유출오염 8회/320명

(당일)

서울시 북한산
02-940-3757 고대안암병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질환)
4회/120명
(당일)

인천시

북한산도봉
031-828-8024

인하대병원 알레르기질환
(알레르기비염)

1회/50명
(1박2일)

제주도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피부염)

1회/70명
(1박2일)

서울시 고대안암병원(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질환
(아토피피부염)

1회/80명
(당일)

전남 화순 무등산동부
061-371-5700 화순전남대병원 소아발달장애

(소아암)
1회/40명
(당일)

계 6개소 8개소 - 21회, 8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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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연계 프로그램, C형 (30회, 900명 대상)

지역 국립공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횟수

전북 진안 덕유산
063-322-3174 진안 에코에듀센터 7회

(1박2일～2박3일)

경기 수원 북한산
02-940-3757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5회

(1박2일)

전남 보성 무등산동부
061-371-5700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6회

(1박2일～2박3일)

강원 동해

치악산
033-732-1445
태백산

033-550-0000
동해 무릉건강 숲 5회

(1박2일～2박3일)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9597 충남권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5회

(2박3일)

제주도 북한산도봉
031-828-8024 제주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2회

(2박3일)

계 7개소 6개소 30회, 900명

붙임2붙임2  전문용어 설명

ㅇ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 감시 예방 및

조사․연구를 위해 대학교, 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등 14개 센터가 운영 중

ㅇ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운영 중

- 전국 8개 지자체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설치

중이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 건강상담, 친환경 체험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 진행

- 38 -

9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66,734명

- 제조업, 20대, 대졸 청년 가입 높아 -
-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4월 1일 시행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중소기업 등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8년 3월말 현재

총 6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 (개요) 中企 취업 청년이 2년 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가 9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

지원)을 보태어, 2년 만근 시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참고] 금번 보도자료는 ‘16.7월 시범사업 개시하여 ’17년부터 본격 운영 중인 2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청년일자리대책(3.15)에 포함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경 통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

□ 금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16년 7월부터 ’18년 3월까지

총 21개월 동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 연도별로는, ‘16년(7~12월)에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의 청년이,

’17년에는 18,268개 기업에서 40,170명의 청년이,

‘18년에는 3개월간 10,514개 기업에서 21,347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였다.

(단위 : 명, 개소)

사업연도 가입 청년 수 가입 기업 수

‘16년 (시범, 7~12월) 5,217명 2,788개소

‘17년 (1~12월) 40,170명 18,268개소

‘18년 (1~3월) 21,347명 10,514개소

총 계(누적) 66,734명 26,020개소

      * 단, 기업 누계는 연도별 일부 중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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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가입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가입기업 규모별 분류>
(단위: 개소, %)

구분 계 5인 미만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개소
(비율)

26,020

(100)

2,055

(7.9)

6,332

(24.3)

9,972

(38.3)

5,712

(22.0)

1,949

(7.5)

○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기업 업종별 분류>
(단위: 개소, %)

구분 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
통신,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소
(비율)

26,020

(100)

11,092

(42.6)

1,705

(6.6)

3,955

(15.2)

3,196

(12.3)

3,344

(12.9)

2,728

(10.5)

□ 한편, 가입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고,

<가입청년 연령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이상

인원
(비율)

66,734

(100%)

3,149

(4.7%)

18,643

(27.9%)

32,447

(48.6%)

10,819

(16.2%)

1,676

(2.5%)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으며,

<가입청년 학력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인원 (비율) 66,734(100) 16,874(25.3) 11,066(16.6) 38,794(58.1)

○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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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행 2년형 청년내

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4월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이 회사가 2년 동안 근무할 만한 곳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취직하자마자 청년공제 가입 결정을 해야하고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구체적으로, ①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 ②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 위 ①, ② 사항은 3.15.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 또한, ③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으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

업장 휴 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하였다.

     * ③은 4.1.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

○ 마지막으로,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을 재편하였다.

     * 종전에는 직장경험 있는 청년들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경험이 없다면 이직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여, 기업의 예상치 못한 인력 유출 사례 발견

- 구체적으로, ④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였다.

     * 재직 중인 청년의 경우에는 추경 통과 후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를 통해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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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사항 및 적용대상 >

종 전 개 선 (4.1.시행)

가입기한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가입취소기한 가입 후 1개월 이내
가입 후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중도해지 시
재가입 여부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 재가입 1회 부여
* 4.1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

청년가입요건
▴생애최초 취업자 및
▴이직자(청년공제 가입이력 無)

▴고보가입기간 총 12개월 이내 신규취업자 및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4.1.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 6천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 5천명 이

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효과나 

고용창출효과가 우월*하다는 성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인턴 사업의 고용효과와 개선방안｣(월간 노동리뷰, ‘18.3월)

○ 또한,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대책 발표일인 지난 3.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

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

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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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현행 2년형, ‘16.7월~)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17년 참여경로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본격 실시

○ ‘18년은 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원목표: (‘16) 1만명→ (’17) 신규 5.5만명(추경 0.5만 포함)→ (‘18) 신규 5만명

□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 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17년에는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훈련·고용센터알선 등) 사전
참여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전제 조건이었으나, ’18년부터는 참여경로 폐지

○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
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방식) 2년 간 청년 정부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③ (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7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
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300만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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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높이고, 대응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3월 22일(목)부터 23일(금)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

정보전화센터로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전화·방문·내방·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 제공, 가족갈등 상담,

폭력피해 긴급 상황에 대한 상담 및 피난시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이번 교육은 최근 이주여성 미투 현상 등 폭력상황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기존에 실시해 오던 인권감수성 훈련에 구체적인

폭력피해 지원과 사례 등을 보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4월중에는 다누리콜센터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지원 시설 종사자(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등)가 

함께 참여하는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실적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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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간 총 상담 및 지원건수는 128,779건으로 전년도(124,401건)

에 비해 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1년간 언어별 상담실적은 베트남 4만 8천여 건(38%), 중국 2만

1천여 건(16%), 캄보디아 1만2천여 건(9%) 이었으며, 그 외 필리핀,

러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ㅇ 상담내용은 생활정보 제공 41%, 이혼문제 및 법률지원 16%, 체류·

국적·취업·노동 15%, 폭력피해 및 쉼터안내 14%등이다.

□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과 접점에 있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히고

ㅇ “특히,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불법 결혼중개·인권침해 실태

감시 등을 위해 국제결혼이민관을 올해 상반기 중 파견하고, 가정

폭력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강화에도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업무 및 이용방법

2.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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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업무 및 이용방법 

□ 업무 안내

○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긴급·위기지원 상담, 생활정보 제공, 갈등해결 상담 및 통역, 3자 통화를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전화 상담

○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시설 운영

(아동 동반 가능) 및 의료, 법률, 검찰, 경찰 등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활동과 서울과 지역 6개센터에서도 전화 및 면접, 방문 상담이 가능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365일 24시간 언제나 ☎ 1577-1366을 누르면 가능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 고객 편의를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전화번호(1577-5432)도 착신을 유지

○ 온라인상담 :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언어→상담→ 1:1상담 코너)

* 한국어는 다누리콜센터→ 1:1상담 코너 이용

○ 긴급피난처 이용 및 면접상담 : 가까운 센터에서도 가능

< 다누리콜센터(지역) 전화번호 >

대표전화 1577-1366

서  울 1577-1366

수  원 031-257-1841

대  전 042-488-2979

광  주 062-366-1366

부  산 051-508-1366

경북구미 054-457-1366

전북전주 063-23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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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실적  

□ 유형별 상담 실적 

(단위 : 건, %)

총계
전화

면접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양자 3자

계 128,779 117,800 3,023 3,595 1,588 1,125 1,240 408

비율 100 91.5 2.3 2.8 1.2 0.9 1.0 0.3

□ 이용자 현황 

□ 이용자 출신국 현황 

(단위 : 건, %)

총계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

디아
필리핀러시아우즈벡 태국 라오스 네팔 일본 한국 기타

계 128,779 48,244 20,937 3,716 11,986 11,558 7,846 5,385 5,855 375 458 2,749 4,491 5,179

비율 100 37.5 16.3 2.9 9.3 9.0 6.1 4.2 4.5 0.3 0.4 2.1 3.5 4.0

□ 상담내용

(1통화로 여러 건 상담 있음, 단위 : 건, %)

총 계 폭력피해
부부·가족

갈등상담

이혼문제

법률지원

체류·국적

취업·노동
쉼터 생활정보

국제결혼

피해상담
기타

계 152,255 15,032 20,963 24,179 22,575 5,716 62,588 465 737

비율 100 9.9 13.8 15.9 14.8 3.7 41.1 0.3 0.5

(단위 : 건, %)

총계

본인 배우자

시부모
친인척

기타

관련기관

기타
여 남 아내 남편 센터

다문화

관련
경찰 쉼터 기타

계 128,779 59,599 6,930 340 20,440 946 2,461 3,471 979 8,584 5,216 10,589 9,224

비율 100 46.3 5.4 0.3 15.9 0.7 1.9 2.7 0.8 6.7 4.1 8.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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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

□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

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

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

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ㅇ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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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도록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

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

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

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

급하도록 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주거지원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9～39세
•무주택자
•미혼

•혼인기간7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포함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도시근로자평균소득 120% 이하
* 1순위 100%, 2순위 110%, 3순위 120%
** 소득이없는청년은부모소득합산

주택비율 총세대수의
80% 미만

총세대수의 20% 이상

임 대 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인 상 률 연 5% 이내

ㅇ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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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대상자용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

없이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

➁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ㅇ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

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

능하도록 

-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ㅇ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

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③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ㅇ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

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

렴하게 임대되어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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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

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

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ㅇ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

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

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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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양수산부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삶의 질 높인다
  - 해수부,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시행... 일자리창출 등 24개 과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

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

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미래 신(新)산업/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

여 2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
념 하에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되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번에 법령을 정비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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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레저선

박 수리․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

회를 확대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였

다. 

  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

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

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

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온라인(SNS) 홍보․규제개혁 사례집 발
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 53 -

참고  ‘18년 규제개혁 추진 목표

  

목표
민생과 혁신을 위한 해양수산 규제 재설계로

※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대표 추진 과제(24개)

 미래신산업 분야
(7개)

①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을 위한 임시 운항규정 제정
② 마리나선박 등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고 일원화
③ 선박연료공급업 개념 확대
④ 항만신기술 시범사업 근거 마련
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⑥ 미래신산업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신설
⑦ 신산업관련 규제 신속 확인제도 도입

 일자리 창출 분야
(6개)

①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요건 완화
② 마리나정비업 신설
③ 수중레저선박(선외기) 시설기준 현실화
④ 어항 내 민간투자 요건 완화
⑤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대상 확대
⑥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민생안정 분야
       (11개)

①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폐지
②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③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④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절차 간소화
⑤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 구체화
⑥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 방법 확대
⑦ 수입 선박용 물건에 대한 예비검사 개선
⑧ 어선원부의 등본, 초본 발급 방법 개선 
⑨ 원양어업자의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의무 완화
⑩ 저율관세율할당 수산물 수입권 공매 참가 서류 간소화
◯11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규제현안 대응, 성과 홍보, 체계적인 제도 운영, 적극 추진 분위기 조성   


